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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4. 12.(일) 배포 즉시 배포  2026. 4. 12.(일)

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추경 95억원 확정
- 고유가·위조상품 확산 대응, 수출중소기업 보호 본격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과 위조상품 

유통 확대로 피해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95억원을 확정했다고 지난 4월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주요 수출국에 등록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제품에 부착해 

한국기업의 정품임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인증상표에 적용된 첨단 정품인증기술을 통해 해외 소비자는 스마트

폰으로 진품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위조상품 유

통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된다. 위조상품으로 적발시에는 관계부처 합동

으로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및 통관 보류 요청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인증상표 개발 및 국내외 출원을 조속히 완료하고, 하

반기부터는 기업의 수출 제품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본격 시

행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고유가와 위조상품 확산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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